
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개정이유

ㅇ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은 지역 수용성 확보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운영
되나, 최근 실집행률 부진, 주민요구 변화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 저하

ㅇ 주민만족도 향상 및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주민 요구 사항을 
검토하여 직접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

2. 주요내용

ㅇ 주민이익공유형 발전소 건설 지원(별표1)

- 전원개발 촉진 및 주민참여를 위해 발전소 운영중 발생하는 수익을 
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사업 도입 

ㅇ 신규 발전소 건설지역 이주단지 이주자에 대한 택지취득비 및 주택건축비 
지원(별표1)

- 이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, 원활한 이주대책 시행 및 발전소의 적기 
운전개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주자 지원 강화

    * 법제처 해석례(16-0575, ‘17.1.19., 울주군 질의)에 따라 이주단지 이주자에게 주택
건축비,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

ㅇ 주민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주민복지지원사업 개정(별표1)

- 발전소주변지역은 대부분 고령화 지역으로 주민체감도가 높은 의료
복지 지원을 위해 건강진단비를 의료비로 확대

- 또한, 직접지원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의료비, 정보·통신비 외에 지역 
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법령근거 보완

ㅇ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지자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(제19조제5항)

-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발전사와 지자체가 상호 
협의한 경우 지자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

ㅇ 지원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용어 보완(제30조)

- 제30조 ‘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·관리’ 조문의 ‘시설물’ 용어를 
‘토지, 시설물 및 기계·장비 등 중요재산’으로 변경


